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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헌헌법 제101조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만들고, 동법 위반자는 특별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도록 

되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재판부장으로 선임되어, 

재판을 총괄하는 책무를 졌다.

김병로는 항일변호사로서의 탁월한 경력과 함께 일제말기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냈기에 반민특위의 재판을 책임질 재판부장으로 최적임자였다. 그는 친일파 처

벌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국회에서 반민특위 위

원들은 잦은 변동을 보였는데, 반민특위작업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한 자리를 고수하

였던 인사는 김병로 재판부장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법률제정 자체를 반대하였고,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3권분립에 위배되어 위헌이란 입장을 시종 고수하였다. 그러나 김병로는 위헌시비를 

일축하고,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사

무실 습격 등 노골적인 방해책동에 나서자 김병로는 이를 “직무를 초월한 과오로서 

불법”이라 맹공하였다. 

반민특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용두사미로 보이지만, 정치가가 아닌 법률

가로서 김병로는 특별재판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반민자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선명하게 구사하였고 사법의 

방패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김병로 대법원장/반민특위 재판부장은, 민족적 과제

와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뚜렷이 한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김병로, 이승만,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친일파, 민족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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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머리에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의 당면과제는 토지개혁과 친일

파 청산, 그리고 독립되고 통일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정부수립이었다. 해방 3년간 

좌-우의 대립 속에서, 국제적으로 동-서 냉전의 격화 속에서 소기의 과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에 실패한 채, 남북 양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 좌-우 대립의 격화 속에서 친일파 청산작업 역시 신생 정부의 첫 과제로 

이양되었다.

김병로는 미군정 하에서는 사법부장으로서 사법-법무행정의 책임을 맡아 국가의 

사법행정의 체계를 잡는 데 쉴 날이 없었다.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는 초대 대법

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았다. 또한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형법, 형사

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의 제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그와 

함께 그는 친일파-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의 재판부장을 겸하게 되

었다. 김병로는 통상 정치적으로 우파로 분류되지만, 그는 우파들이 미온적인 태도

를 보여 왔던 토지개혁 및 친일파 청산에 대하여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친일파의 청산이라는 단계를 확실히 거쳐야 한

다는 것이었고,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한국민주당의 노선과 확연히 달랐다. 그러한 

소신으로 인해 그는 미군정 하에서 오히려 좌-우합작의 중도파에 가까운 노선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병로를 단순히 ‘우파’로 분류해 버리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생각된다.

친일파-반민족행위자의 엄정한 처리는 국민적 여망이었지만, 현실정치에서 이 

문제는 매우 뜨거운 쟁점이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 정부수립과정에서 한국민주당 및 지주세력과 거리를 

둔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물리적 지지기반으로서 경찰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 경찰조직은 친일파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친일파 처벌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처벌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

와 반대를 표하였다. 그로 인해 1949년 상반기의 정국은 파란으로 점철되었고, 

결국엔 충분한 친일파 청산이 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친일파 청산으로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로 약칭함)

의 활동을 다루면서, 특히 김병로의 입장 및 활동을 중심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반민특위 활동의 중심축은 국회와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데, 반민특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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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에 이를 때 재판부장으로서의 김병로의 역할은 그 자체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그에 더하여 김병로는, 재판이라는 수동적인 장에 머무르지 않고, 특위

의 활동이 방해되거나 좌초될 국면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실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민들에게 김병로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헌정과 법치의 관점에서 김병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예각적인 대립을 여러 차례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법-정치적 갈등

의 모습은 반민특위 활동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련의 

김병로 연구를 진행1)하고 있는데, 반민특위에서 김병로의 역할은 그 점에서 제1공

화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조명하는 한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Ⅱ.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내용

해방 이후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의 처단은 민족정기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그러한 작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제헌국회에

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두자는 움직임이 본

격화되었다. 8.15해방 이전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되, 그 중에서 ‘악질적인’ 자에 

한해서 처벌하자는 방향이었다.

제헌국회의 논의과정에서는 “8.15 이후의 악질적인 간상배”도 처벌범위에 포함

시키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는 주로 좌익분자를 겨냥한 일종의 물타기였다. 그

러나 중론은,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최소범위이고, 광복 이후에는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제 강점기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단할 법

령이 없고, 처단할 사람도 없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결국 친일파 처단의 근거가 되

는 헌법 규정은 “이 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부칙 제101조)로 귀착되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원 154인, 가 85인, 부 34인. 이렇게 과반

1) 한인섭, “법학교육자 김병로: 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에서 법학강의를 중심으로”, 고

려법학, 제77호(2015. 6); 한인섭, “1930년대 김병로의 항일변론의 전개”, 법사학연구, 

제51호(2015); 한인섭, “형법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

(2014. 12); 한인섭,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함의”, 법과사회, 

제48호(2015); 한인섭, “헌법수호자로서의 김병로: 보안법 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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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원안이 가결되었다.2)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으로 약칭함)의 제정은 신속하였다. 제헌국회는 

반민법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동의안을 1948년 8월 5일 통과시켰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05인, 반대 16인). 표결 뒤 바로 특별법기초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였다.3) 특위위원들이 만든 초안은 8월 16일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에 

들어갔다. 9월 7일 초안의 일부 조항의 수정을 완료하고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을 통과시켰다.4)

국회의 반민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무회의에서 대다수는 아직 반민법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 환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서를 작성하

였다. 이의서의 내용은 ①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사법권 침해이며, ② 법관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격을 법

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③ 선악의 행위를 불문하고, 직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5) 반민법의 규정이 모두 위헌의 소지

를 안고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반민법의 신속한 시행이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국회 주도의 

반민법의 제정과 시행이 그만큼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로서는, 공무원 

중에서 반민법의 적용대상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통상의 범죄사건처럼 

행정부나 사법부에 일임해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짙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반민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양곡매입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상황이어서, 국회와 다른 쟁점에서 

마찰을 빚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1948년 9월 22일 대통령은 반민법에 서명하

고 법령 제3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그 법은 11월 26일 몇 개 조항이 개정되어 

법률 제13호로 12월 7일 공포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1장 죄,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 등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의 죄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제1대 국회 제1회 제26차 국회본회의 속기록(1948년 7월 6일), 38-39면, 2. 헌법안(제2독회).
3)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2003), 133면. 
4) 허종, 앞의 책, 141면.
5) 허종, 앞의 책,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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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

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

수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

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

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

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

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당시의 분류법대로 하면, 반민족행위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당

연범’인데, 제1조부터 제4조 제3항까지, 그가 가졌던 직책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범

죄자 군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범’인데, 이는 그 행위에 의거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법 제4조 제4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행위자를 말한다. 당연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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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었으나, 선택범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

었다. “악질적”, “현저한 죄적”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은 그러한 논란의 산물이었다.

반민족행위자(이하 “반민자”로 약칭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를 둔다. 이 조사위원회를 약칭하여 “반민특위”로 널리 불렸다. 조사위원들의 조사

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

물을 조사하여 피의자명부를 작성하고, 실지조사는 이를 기초로 현지출장 기타 적

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조사상 필요

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조사를 완료하면, 10일 이내에 위

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해야 

한다(제17조).

반민자를 처벌할 기관은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附置)하는 것으로 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써 구성한다. 총 16인의 재판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6인, 일반 사회인사 중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제19조). 특별검찰부는 특별재판부에 병치(倂置)한다. 특별검찰부장은 국회에서 

선거하며, 특별검찰부는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후 검찰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면 검찰은 수사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30일 이내에 첫 공판을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7조).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의 구성에서 두드러진 것은 국회

의원의 역할이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작업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며,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의 부장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은 

16인의 재판관 중에서 5인으로 그 수가 1/3 가까이 된다. 반면 통상 형사사건을 처리

하는 일반검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행정부나 대통령으로서는, 입법부가 재판부 및 

검찰부의 구성, 부장의 선정에까지 관여하므로 3권분립 원칙의 위배 혹은 위헌이라

는 주장을 할 법도 하다. 한마디로 입법부가 입법권을 전횡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를 계기로 반민법 자체를 흔들어보자는 술수가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국회로서는, 행정부가 반민법의 통과와 집행에 매우 미온적⋅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우려하였기에, 국회 주도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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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장 김병로

반민특위의 조사위원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데 일차적으로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조사위원들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를 하였

으며, 그들의 작업 없이는 아무리 죄질이 무겁더라도 처벌할 도리가 없기 때문

이다. 특위는 또한 중앙사무국을 두고, 도별로 조사부를 조직하였다. 

특별재판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반민법상으로는 16인을 둔다는 것만 있었고, 

그 선정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논의 끝에 특별재판관 15인(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은 국회, 일반사회, 법조계에서 각 5인씩 선출하기로 

하였다. 특별검찰관 9인(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 역시 국회, 사회, 법

조계에서 각 3인씩 선출하기로 하였다. 각 분야에서 배수로 추천된 인물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특별재판부 부장 및 특별검찰부 검찰관장은 반민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었다. 반민특위 조사위원회에서는 특별재판부장 후보로 김병로, 함태영 

2인을 추천하였다. 함태영에 대해서는 “구한국시대에 판사로 계신 일이 있고, 

3.1운동 당시에 그 운동을 직접 추진한 분으로 48인6) 가운데 한 분”이라고 소개하

였다. 김병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투표 선정한 현 대법원장”으로 “그 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소개할 것이 없겠다”고 하였다.7) 현 대법원장으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반민자 처벌에 있어서 적임자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개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별검찰관장 후보로는 권승렬 검찰총장과 이종성(다년 변호사계의 일을 보았고 

전전 검찰총장으로 있던 분) 2인을 추천하였다. 권승렬은 “사법부 차관으로 있었

고 우리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분”으로 소개하였다. 본회의에서 투

표결과 재판부장은 김병로가 85표, 함태영이 38표이어서 김병로가 특별재판부장으

로 선정되었다. 특별검찰관장은 권승렬이 99표, 이종성이 23표로 권승렬이 선정되

었다.8) 이로써 일제하 항일변론의 선두에 섰던 김병로,9) 권승렬 양인이 재판부와 

6) “48인”은 1919년 3.1운동의 주모자로 재판받은 인사 중에서 서명자 33인과 운동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15인을 합쳐서 부른다. 이들은 “만세소요사건”의 주모자로 재판을 

받았다.
7) 제1대 국회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1호(1948년 12월 4일), 10-11면.
8) 제1대 국회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1호(1948년 12월 4일), 11면. 
9) 김병로의 항일변론 및 항일운동에 대하여는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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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기본적 모양새는 잘 갖추어졌다.10) 언론에서도 

“반민족행위자 처벌의 날은 박두하게 되었다”는 커다란 기대를 표하였다.11) 법관 

및 검사들의 다수가 일제하에서 항일이 아니라 친일 혹은 중립적 인사였음을 감안

하면, 독립 후 첫 친일청산작업과 관련하여 재판 및 검찰의 수장을 뽑는 데는 최

선의 선택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인원12)

특별재판관

재판부장: 김병로

서순영 노진설 강세형 신현기 김장렬 오택관 

최국현 홍순옥 정 준 조옥현 김용무 김찬영 

이종면 최영환 김병우 신태익 윤원상 고 평 

김호정 이춘호 정홍거

특별검찰관

검찰관장: 권승렬(∼ 49. 7), 김익진(49. 7. ∼)

노일환 곽상훈 김웅진

이종성 신현상 정광호 서성달

서용길 심상준 이의식 홍익표 조병한

김병로는 1948년 10월 초에 이미 반민법의 실시에 대한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반민법의 실시에 관여하는 사람의 “자격은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

(堅守)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와 학술덕망 있는 자”로 할 것이다. 각 방면

에서 대량으로 반민망(反民網)에 걸린 사람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사회에 주는 파

동이 비상이 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김병로는 “독립한 마당에 민족정기

(民族正氣)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분 희생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답하였다. 이 문

제를 속히 결말지어서 국내의 공기를 명랑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의 행동을 

경솔하게 운운하여 사회인심을 필요이상으로 미리 혼란케 하지 말기를 당부하

였다.13) 이와 같이 김병로는, 반민법의 시행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반민법을 다룰 자로 독립운동 경력과 절개 고수를 들었는데, 김병로 자

신이 바로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선임은 말할 것도 없다.

허헌 김병로 이인의 항일재판투쟁, 경인문화사(2012) 참조.
10) 권승렬의 항일변론에 대하여는 서용태, “1920-1930년대 권승렬의 변호사활동”, 지역과 

역사, 제25호(2009) 참조.
11) “반민자는 누구냐? 판관 김병로 권승렬씨 결정”, 조선일보, 1948년 12월 5일자, 2면.
12) 허종, 앞의 책, 181-190면.
13) 김병로, “반민법 실시와 대법원측 구상,” 삼천리, 삼천리사(194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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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민특위의 활동과 방해

여러 곡절 끝에 탄생한 반민법이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대단

하였다. 다음의 글을 보자.14)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반민족행위자 숙청의 반민법이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오늘(1949년 1월 8일) 드디어 추상같은 반역자 처단의 막이 열리었다. 36년간 일제의 

앞잡이로 조국과 동족을 좀먹던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불타는 원한과 울분을 

이제 태극기 날리는 하늘 아래 우리 소리쳐 푸는 날이 돌아왔다.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분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들 매국도배들의 난무(亂舞)

에 유린당하며 또한 조소를 받아 오며 오늘이 올 것을 기다리며 참아왔던가!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또는 말없이 흐르는 구름마저 이들에 대한 원한에 불타고 

있었으니 비록 군정 3년간의 후덕으로 이들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뼈를 깎는 듯한 

참회 대신 간교한 변명을 일삼고 대로를 활보하는 양을 주먹을 처가며 보아왔으나 

오늘 모든 요운(妖雲)이 걷혀버린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등에 채찍을 내리고 주검의 

터전으로 우리를 몰아내던 이들 매국도배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써 우리 손으로 

심판 처단하는 날이 돌아왔다.

1949년 1월 8일 첫 사건으로 ‘친일주구의 거두 박흥식’이 특별검찰부장 권승렬

의 지시에 의해 화신백화점 별관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간단한 문초를 받고 서대

문형무소에 호송⋅수감되었다. 그는 반민법 통과 직후에 미국으로 탈출하려 하였

으나, 특별검찰대는 여권을 빼앗고 그를 구금하였다.15) 이로부터 3월 22일까지 

특위 본부를 중심으로 취급한 건수는 다음과 같았다.

영장발부 ··························· 126건

체    포 ··························· 106건

기    소 ···························  23건

보    석 ····· (조사부) ······   4건

보    석 ····· (검찰부) ······   2건

증인호출 ···························· 251명16)

14) 고원섭 편, “민족의 이름으로 반역자는 처단된다!!”, 반민자죄상기, 백엽문화사(194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친일파관련문헌 “반민자죄상기” http://db.history.go.kr/item/level.do?

levelId=pj_003_0010 2016년 1월 20일 최종방문).
15) 서울신문, 1949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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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민법의 충실한 시행 앞에는 엄청난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반민법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경찰의 경우 특히 그 반발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일제 때 고등경찰관이나 고관 군인들이 해방후 경찰이나 국군에 들어가 있다면 처

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반민특위 측은 “순전히 자기방어를 위한 데마”

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17) 그런데 더욱 문제는 그 시행을 제대로 지원

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반민법의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제동을 걸어온 데 있었다. 반민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에 크게 고무되었고, 따라서 반민법의 시행을 집요하게 방해

하였다. 

그에 반해 대법원장이자 특별재판부 부장으로 반민법의 사법처리를 책임지고 있

던 김병로는 반민법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충실한 시행을 다짐하였다. 

박흥식의 체포와 조사로부터 시발된 본격적인 조사의 단계를 맞아, 김병로는 다음

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해방 후 즉시 우리 정부가 있었으면 곧 착수하였을 것이다. 해방 후 3년이나 

경과하여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그 후 여러 가지 주위 사정과 정부사정에 변동

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감스럽고 곤란한 것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일이 갈수록 더 곤란을 가중할 것이므로 반민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시간에 

이 사업을 완결하여 민족정기를 부식하는 동시에 전민족의 분의(憤意)를 일소하고 

완전한 민족통합으로 국가의 만년대계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건을 처단함에 있어서 첫째 전국적으로 반민자라고 낙인을 받은 

자를 주로 하고, 둘째 각 지방적으로 반역자를 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은 

순정(純正)한 민족 총의의 반영으로 결정될 것이고 처단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감(私感)이나 편파한 관념으로 흐르는 것은 절대적 금물이요, 

만일 그러한 폐가 있어서 이 중대한 사무 수행에 혼란을 야기하여서는 안될 것

이다.18)

반민자 처벌을 막기 위한 음모는 갖가지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반민특위 및 정부

요인 암살음모 사건으로 나타났다.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 부과장 홍택희, 전 중

16) 고원섭 편, 앞의 글.
17) “일제 악질 경, 군인 해당. 반민특위 김부위원장 담”, 조선일보, 1949년 2월 1일자, 2면.
18) 서울신문 1949년 1월 13일자. 또한 “민의로서 처단. 특별 재판 소장 김병로(김병로)씨 담”, 

조선일보, 1949년 1월 13일자, 2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 韓寅燮   115

부서장 박경림 그리고 노덕술 등은 반민법이 국회에서 토의됨에 따라 테러기술자

이자 우익청년인 백민태를 매수하여 국회에서 반민법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을 

감금,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실제로 백민태에게 권총, 탄환, 수류탄과 함께 보증

수표와 현금까지 교부하였다. 암살대상에는 주요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김병로, 권승렬도 명단에 들어 있었다.19)

이들의 암살공작은, 반민특위에 관여한 국회의원들과 재판관, 검찰관들을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국회 특위,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의 수뇌를 망라하여 표적

이 되었다. 이들은 심지어 반민법 제정을 역설하는 국회의원들(김웅진, 김장렬, 

노일환 등)을 납치⋅감금한 후 강제로 “나는 이남에서 생활할 생각이 없어 이북으

로 간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자필로 작성케 한 후, 38선 부근까지 끌고 와서 살

해하려는 엽기적 공작까지 획책한 것이다. 그리고 거사소요자금으로 친일파 박흥

식으로부터 받아놓은 수표를 백민태에게 제공하였고, 경찰 수사관들이 암살무기까

지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국심이 투철하였던 백민태가 양심

의 가책을 느껴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세간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20) 경찰과 친

일분자들이 이와 같이 용공조작과 살해기도까지 꾀한 것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로, 이들은 살인예비죄 및 폭발물취체규칙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이 중 노덕술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었다.21)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였다. 이승만은, 반민법 심리

가 거의 끝나가던 1948년 9월 3일 담화를 통해,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무익한 언론으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친일파 처리는 민심이 복종

할 만한 경우를 마련해 조용하고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22) 반민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을 때, 이승만과 내

19) 암살대상 명부에는 김병로(金炳魯), 권승렬(權承烈), 신익희(申翼熙), 유진산(柳珍山), 

서순영(徐淳永), 김상덕(金尙德), 김상돈(金相敦), 이철승(李哲承), 김두한(金斗漢), 서용길

(徐容吉), 서성달(徐成達), 오택관(吳澤寬), 최국진(崔國鎭), 홍순옥(洪淳玉), 곽상훈(郭

尙勳)의 이름이 있었다(경향신문, 1949년 2월 15일자).
20) 경향신문, 1949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 1949년 2월 16일자.
21) 1심: 동아일보, 1949년 6월 22일자, “노덕술에 무죄, 최난수엔 2년”; 2심: 동아일보 

1950년 1월 1일자, 4면 “노덕술 씨 무죄 암살음모사건”, 대법원: 경향신문, 1950년 4월 

22일자, 2면 “요인암살사건재심”. 노덕술의 무죄는 소위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는 

논지로 보인다.
22) 길진현, 역사에 다시 묻는다: 반민특위와 친일파, 삼민사(1984),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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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친일파 처단보다는 나라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며 거부

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다른 법안(양곡법)의 우선 처리로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선결문제였으므로 양보하였다. 

반민법이 1949년 초부터 본격 시행되자, 이승만은 다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서 왕사(往事)에 대한 범죄자의 수량을 극히 감축

하기에 힘쓸 것이요, 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대한 편이 가혹한 처벌보다 

동족을 애호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23)는 것이었다. 요컨대 반민특위 활동의 축소

와 온정주의적 접근을 말한 것이다. 그에 대해 반민특위 부위원장인 김상돈은 

“누구를 막론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반박성명으로 

맞섰다.24)

반민특위의 활동이 친일경찰 쪽으로 정조준해가자, 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화되

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25일 전 수도청 수사과장 노덕술을 체포하였다. 그는 

일제하에서 경시를 지냈고, 27년간의 경찰활동을 통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하고 고문하는 데 악명을 떨쳤다. 특히 1948년 당시에는 고문치사사건으로 경찰 

자리를 떠나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처지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노덕술 비호는 유별났다. 노덕술이 체포된 다음날 이승만

은 김상덕 등 6명의 특위위원들을 불러 노덕술을 석방하라고 종용하였다. 그가 해방 

이후 군정경찰에 투신, 치안확보에 힘써온 경찰의 큰 공로자라는 것과 노덕술의 

체포를 방관할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경찰간부들이 걸려들 것이기 때문이었다.25) 

사실 당시에 노덕술 수사과장은 최운하 수도청 사찰과장과 함께 초창기 국립경찰

에서 쌍벽을 이루는 존재였다. 

이승만은 심지어 담화문까지 냈다. 

사무분담 명백히 하라,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조사위원들이 법을 범한 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와 행

정부에서 각각 그 맡은 책임을 진행하여 처단할 것인데, 이러하지 않고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헌법

과 위반되는 것이니 설령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

23) 길진현, 앞의 책, 34면.
24) “김 특조부위 장담 관직고하를 불문 반민자는 엄숙히 처단”, 동아일보, 1949년 1월 8일자, 

2면.
25) 길진현, 앞의 책,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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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과 위반되므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이

라도 조사위원들은 조사에 그치고 검속하거나 재판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법과 행

정부에 맡겨서 헌법 범위 내에서 진행시켜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전하며 반민

법안을 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조사할 책임을 극비밀리에 진행하여 범법자가 몇 명이나 되

는지 다 연락해서 검찰부로 넘긴 다음 재판을 행해서 규정을 낼 것인데 만일 그

렇지 못하고 몇 날만에 한 두명씩 잡아넣어서 1년이나 2년을 끌고 나간다면 이것

은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다 교정해서 비밀리에 조사하고 일시에 진행

되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 더 말하고저 하는 바는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대히 보지 않

을 수 없으니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처처에서 살인 방화하여 인명이 위태

하며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 때 경관의 기술과 진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

데 기왕에 죄범이 있는 자라고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

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만일 왕사를 먼저 징계하기 위하여 목적의 난국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나 

민중이 허락지 않을 것이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의 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가 많을 때에는 속죄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상으로나 

인심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신중히 조처하기를 바란다.26)

요컨대 반민특위 활동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고, 반민특위는 

조사만 하고 수사,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좌익 반란분자들이 

살인 방화 등 지하공작을 하고 있어 경험있는 경관의 기술이 필요한데 마구 잡아

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였다.

심지어 이승만은 국회의 특위위원들을 직접 불러 “노덕술을 내놔야 해. 이유는 

기술자요, 경험가로 보니, 이 사람을 제거해놓고 보면 이 신생국가의 치안을 유지

할 도리가 없으니 모름지기 내놔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김상덕 특위위원장은 

“기술 경험이 있다면 왜정 시절에 우리 동포를 말살시키게 하려던 기술경험은 있을 

지언정 신생국가의 민주주의 건설에 이바지될 기술 경험의 이유는 도무지 우리가 

인정할 도리가 없으니 대통령께서 이는 망발의 말씀이오니 부득이 (그런 말씀을) 

말아주십사” 하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해 이승만은 “그러면 당신은 당신네

26) “사무분담 명백히 하라, 반민법실시에 대하여”(1949. 2. 4). 이 담화는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1953. 12), 12-13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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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시오, 나는 나대로 하겠다”고 성을 내어 결렬에 이르고 말았다.27)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법 실시와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담화’(1949년 2월 

15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민법 실시와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담화

반민법에 관하야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야 조사케 할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어니와 대통령이 과거에 위원 제씨를 청하야 협의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법률만 만들어 당국에 넘겨서 행정부와 사법부

에서 각각 그 책임을 진행하게 하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이 되므로 

어떠한 법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는 법률이면 성립되지 못하나니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일만 진행할 것이요. 입법원의 책임에 넘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였다고, 또 범법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다 조사한 

결과를 사법부에 넘겨서 속히 재판케 할 것이오. 

만일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 잡어 가두어서 1, 2년을 두고 

연시(延施)하여 나간다면 이는 치안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야 처리하면 정부에서 협조해서 이 법

안을 속히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도는 하나도 참고치 않고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경찰을 다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어다가 구금 고문한다는 보도가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요,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

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외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하라 한 것이다.

이 반민법안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니까 막지 못한다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째로 치안에 대한 관련성이니 이것이 상

당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전국 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

한 일이며 또 이 법을 정할 적에 국회에서나 대통령이 조사위원들에게 권리를 맡

겨서 행정부 사법부의 일까지 맡아 가지고 2, 3인의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

타 고문하라는 문구나 의도는 없는 것이니 즉시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회에서 소상히 알기만 하면 즉시 법안을 교정해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줄로 믿는 터이므로 이미 법무부와 법제처에 지시해서 법안의 일부를 고쳐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니 위선 조사원들의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기로 작정한 

것이다.28)

27) 제1대 국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1949년 2월 17일),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김상돈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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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입법부의 반민특위에서 직접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위헌이고, 조사위

원들이 불법적으로 구속, 고문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특위의 사법경

찰관리인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을 막기 위한 입법적 개

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치안문제”에 관련될 때에는 법률의 임시정지

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승만의 2.15 특별담화는 국회와 반민특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29) 이승만의 반-반민특위의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다. 그에 대해 국회는 정면으로 반발하였다.30)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실시

에 관한 대통령 담화는 부당하므로 이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함”, 이를 결의에 붙여 

재석 119인, 가에 60표, 부에 11표, 과반수로 가결하였다.31)

김병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2월 1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

였다.

대통령 담화에 대하여 일반은 구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해석

한 바에는 반민특위에서 반민법에 의하여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반민법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반되니까 수정을 말한 것으로 생각하나, 

28) 제1대 국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1949년 2월 1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실시와개정에

관한대통령 담화의건.
29) 길진현, 앞의 책, 59면.
30) “고문을 한 사실은 없다, 이대통령담에 특위당국담”, 조선일보, 1949년 2월 16일자, 2면.

반민특위장 김상덕씨 담. 

 “나는 듣는바 처음인 말이다. 대통령은 반민법을 아직 보통법으로 아는 것 같다. 

사법부로 넘기느냐 하는 말로 보아 반민행위처단법이 특별법인 줄을 잘 인식치 

못하는 것 같다. 더구나 고문이니 구타니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말이다. 신문기

자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천만 뜻밖의 말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하튼 긴급히 위원회를 열고 신중히 토의하여 정식으로 발표하겠다.”

반민특별검찰관 노일환씨 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피의자들을 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한대도 그렇게 반민특위의 단체적 일정들을 정지시키

거나 특경대를 해산할 까닭이 어데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고문한 조사관이 

있다면 그 사람만 정직처분 할 것이지 하여튼 자세한 것을 잘 조사하여 추후 또 

말하겠다.”

반민특별조사관 서상열씨 담. 

 “절대로 고문한 일 없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
31) 제1대 국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1949년 2월 17일),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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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조사부는 조사를 하여 특별검찰부에 넘겨 특별재판에 회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가 어떤가는 대법원에서 최종심리할 것이고, 

법률이 헌법과의 위반 여하는 그 문제가 여하한 사건을 판정하는 데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기를 요청하게 된다. 대법관 5인은 헌법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으나 나로서는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헌법위원회서 판정

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 담화 중 특경대 해체와 조사원의 체포중지라는 것은 특별법을 

수정할 것을 요망하는 의미 하에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반민법이 

존속하는 한 특위에서 반민법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특별법 개정 여하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무엇이라고 의견을 말할 수 

없다.32)

대법원장이자 특별재판부장으로서 김병로의 견해는 나름의 힘을 가졌다. “무엇

이라고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점잖게 대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깨끗이 정리

한 것이다. 즉 위헌 시비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에서 판정하기 전에는 합법적이라

는 것이다. 법률에 따른 행동 역시 불법이 아니다. 특경대 해체나 조사원의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합법이므로, 정 문제를 삼으려면 대통령의 개

인적 의견이 아니라 입법적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가에게는 일종

의 상식적 발언이라 하겠으나, 그런 법적 상식을 시의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대법

원장/특별재판부장으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한 셈이다. 다른 한편, 대법원장으로서 

김병로가 대통령 이승만과 정면으로 맞서는 첫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승만과 내각은 1949년 2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반민법 개정의 구체적인 논

의에 들어갔다. 일제하에서 일정한 고위직을 역임한 자는 공소시효 전에는 공무원

에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바꾸어 ‘악질의 행위’를 한 자로 축소시키자는 것,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는 규정을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부치

(附置)한다”고 고쳐서 검찰활동에 대통령 및 행정부의 간섭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사위원,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은 국회에서 선거하여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대통령이 인사에 직접 개입하도록 한 것, 이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모두 반민법에 담긴 ‘특별’한 부분을 삭제함

으로써 반민법 집행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열자는 것이다.33)

32) “특위행동은 합법, 위헌여부는 헌위에서 판정할 것”, 동아일보, 1949년 2월 17일자, 2면; 

서울신문, 1949년 2월 17일자; 길진현, 앞의 책, 61면. 이 세 문건에 의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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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월 18일 국회의장(신익희)과 대법원장

(김병로)을 경무대로 불러 3부 수뇌회담을 열고는 반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다. 그러나 두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원 약속도 얻어내지 못하였다. 행정부에서 

낸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해명하라고 하였다. 대통령 

대신 출석한 국무총리(이범석)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정면으로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의 테러가 격화되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이 때 반민특위의 활동

으로 인한 다소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이라고 해명하였다. “일에는 완급이 있으며…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인적으로 물적

으로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하여 반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34) 다만 

반민법의 부당성을 적극 강변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무장항일투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범석 총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자리였을 것이다. 

국회는 그러한 개인적 처지를 인정하면서도, 2월 24일 행정부의 결의안을 부결

시킴으로써 이승만에게 정치적 패배를 안겨주었다.35) 이승만도 그제서야 “국회의 

의도를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났다.36)

1948년 말 3개월에 걸친 예비조사를 끝낸 반민특위는, 1949년 1월에 들어 본격

적인 활동에 나섰다. 1-3월 사이에 검거선풍이 일었고, 특위의 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거쳐 3월에 이르러 기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33) “특경대 폐지할 터 조사원의 월권은 부당. 이대통령 반민법 실시에 언급.”, 경향신문, 

1949년 2월 16일자, 4면.

반민법 실시와 일부 개정에 관하여 이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

였다.

근자 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조사위원 2, 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

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 고문한다는 보도가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요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

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

원회 회원들이 조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 상태를 정돈케 하라 한 것이다. 

이 반민법안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니까 막지 못한다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째로 치안에 대한 관련성이니 이것이 

상당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전국 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또 이 법을 정할 적에 국회에서나 대통령이 조사위원들에게 권

리를 맡겨서 행정부 사법부의 일까지 맡아가지고 2, 3인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

다가 난타 고문하라는 문구나 의도는 없는 것이니 즉시로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4) 제1대 국회 제2회 제39차 국회본회의(1949년 2월 24일), 6-7면.
35) 위의 회의록, 13면. 재석 157인, 가 59표, 부 80표로 부결되었다.
36) 길진현, 앞의 책,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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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부장으로서 김병로는 3월 4일 특별재판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반민자 재판이 민족적인 성업임을 강조하고, 민족의 총의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

하게 재판할 것을 당부하였다. 3월 12일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의 결의

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반민자들에 대한 심판은 해방후 우리의 자주정부가 들어섰다면 곧 착수했을 것이나 

3년 이상이나 공백이 있어 혼란 속에 방치되어 왔다. 그후 여러 가지 주변사정과 

정치정세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고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일이 

갈수록 더욱 곤란이 가중될 것으로 반민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단시일 내로 이 

사업을 완결하여 민족정기를 부흥하는 동시 전민족의 분의(憤意)를 일소하고 완전

하고 순정한 민족통합으로 민족국가의 만년대계에 매진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사건을 처단함에 있어 첫째로 전국적으로 반역자의 낙인이 찍힌 

자를 주로 하고, 둘째로 각 지방별로 반역자의 낙인을 받은 자를 주로 할 방침이다. 

결국 순정한 민족의 총의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고 처단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개인의 사감이나 편파한 관념에 흐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요, 만일 그러한 피해가 

있어서 이 중대한 사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37)

반민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악명 높은 친일파들이 속속 법정에 서게 

되었다. 박흥식, 최린, 이광수 등의 유명인사들이 법정에 끌려나와 재판받는 그 

자체만 해도 대중들에게 커다란 통쾌감을 안겼다. 그들의 변명과 회피의 진술은 

대중의 분노를 더하였지만, 죄상에 대한 자기고백으로 숙연하게 하는 인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간부, 그중에서도 서울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의 체포에 이르러 경

찰은 일대 반격을 개시하였다. 정권은 이를 비호함으로써 반민특위 활동의 파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첫째는, 국회 프락치사건을 일으켰다. 국회의원들을 

남로당이 국회안에 심어놓은 푸락치라며 잡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반

민특위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집중적 대상으

로 하였다. 

둘째는, 친일경관으로 노덕술과 함께 악명높았던 최운하 사찰과장, 조응선 종로

경찰서 사찰주임을 구속하자, 경찰이 무력으로 반격을 감행하였다.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의 본부를 습격하고 특위 요원들을 연행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특경대를 

37) 길진현, 앞의 책,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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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친일경찰들로서는 반민특위에 언제 잡혀갈지 

안절부절하는 중에, 친일경찰의 상징이자 현직경찰의 구심이었던 최운하가 체포되

자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이라는 초강수를 써서 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든 것

이다.38) 이들의 폭거는, 이 급보를 받고 특위 본부로 달려온 권승렬 검찰총장

(겸 특검관장)의 권총마저 탈취할 정도로 극단적이었다. 이는 후에 “6.6사건” 혹은 

“경찰쿠데타”로 기록된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39) 

그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을 항의방문 하였던바, 대통령은 “특경대 해산은 내가 

지시한 것이고 특경대를 해체하였다 해서 특위 업무에 지장은 없을 줄 안다. 내가 

몸이 불편해 국회에는 나갈 수 없다”고 응수하였다. 국회는 “국무총리 이하 전 각

료의 퇴진, 압수한 반민특위의 무기와 문서의 원상회복, 특히 사건을 지휘한 내무

차관 및 치안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기 전에는 “모든 

법안 및 예산안의 심의를 일체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40) 

6월 6일 경찰쿠데타는 반민특위의 기세를 꺾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법개정이 실패하자 아예 경찰폭력을 지시⋅조장하였고 국회를 능멸하

였다. 그에 맞서 김병로는 사건의 현장에까지 출장하고 난 뒤, 6월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중부경찰서의 특위에 대한 행동의 명령계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중부경찰서의 행동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문) 무기회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소위 특경대에 경찰 당국으로서 공여하였다는 무기라면 온건히 회수할 수 있

겠지요. 또 어떠한 사람을 물론하고 무기를 소지하는 법적 수속이 없이 소지

하는 무기라면 또한 경찰로서 회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총장을 비롯

한 각 공무원으로서 호신하기 위하여 법적 수속에 의하여 정당히 소지한 것

을 압수하는 것은 특별한 법령에 의거치 아니하는 한 불법일 것은 물론이다.

(문) 경찰이 반민특위조사부⋅재판부⋅검찰부를 수색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혹은 

검찰관⋅재판관⋅조사관의 가택을 수사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8) 허종, 앞의 책(각주 2), 352면.
39)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개정판, 민음사(2001), 370-371면; “[법에사는 사람들 4] 

김병로씨”, 동아일보, 1984년 9월 24일자, 5면. 
40) 제1대 국회 제3회 제13차 국회본회의(1949년 6월 6일) 속기록,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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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수사한 것과 서류 약간을 압수하였다는 것은 나도 들어서 다 아는 바이다. 

그러한 행위는 직무에 초월한 과오이므로 그 과월(過越)한 행위는 불법이다.

(문) 이상의 경찰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나는 이 문제를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당국으로서 비상시국에 감하여 적당한 정치적 조치가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사법기관으로서는 불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 적응한 행동에 

의하여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때에는 물론 가차없이 법에 비추어 판단을 내릴 

것이다.41)

김병로는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일선 경찰의 소행이 아니라 내무부의 명

령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무기회수, 서류

압수, 가택수색 등은 ‘직무를 초월한 과오로서 불법’이라 못 박았다. 수사기관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적 심판을 추궁할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편 특경대 습격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 공세와 타협을 거친 끝에, 이승

만이 6월 13일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회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정부 권력에 의한 ‘힘의 간섭’이라는 

전례를 헌정사에 남김으로써 불행한 전례가 되었고, 안팎의 도전에 시달리던 반민

특위에 치명타를 가하였다.42)

이렇게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의 집요한 방해와 파괴공작으로 추동력을 

잃게 되었다. 국회 프락치사건으로 의원들을 솎아내고, 특경대를 해체한데다, 항일

의 구심점이었던 김구 선생의 피살(1949년 6월 26일)로 그 기세가 꺾여버리고 만 

것이다. 국회 내의 반민특위 위원들도 사임을 거듭하고 국회 내의 와해공작이 

작용하여 내부의 단결도 여의치 않았다. 특별검사와 특별재판관의 교체도 잇달

아서 강한 응집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총장 겸 특검의 

수장이었던 권승렬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특검 수장의 공백이 이어졌다. 후임 검

찰총장인 김익진이 이어받음으로써 특검은 이어졌지만, 그 기세는 잔무처리의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41)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 경찰의 반민특위(反民特委) 습격과 관련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자회견”, 조선중앙일보, 1949년 6월 8일자. 
42) 길진현, 앞의 책,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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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반민특위의 와해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파 청산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데 이어, 7월 6일 반민법

의 공소시효를 단축하자는 곽상훈 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처음엔 반민법의 

공소시효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시키자는 안이었다.43) 이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붙여져 재석 136인 중 가 74표, 부 9표로 가결되었다. 이것은 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반민특위의 추가적인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어 1949년 7월 

7일 국회는 재석 124인 중 가 66표, 부 20표로 김상덕 등 초창기 특별조사위원들

이 낸 일괄사표안을 가결하였다. 

새로운 반민특위 위원이 선임되었다. 위원장은 법무장관을 사임하고 1949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이인이 선출되었다. 한편 검찰총장이던 권승렬이 

법무부장관이 됨에 따라 제2대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익진을 특위 검찰관장으로 

뽑고 새로이 검찰관을 선정하였으며, 특별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

서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천거한 배정현, 윤원상 둘 중에서 윤원상을 선출하고, 7월 

말에는 강세형 씨가 추가되었다. 

이인 의원으로서는 그 시점에 반민특위 위원장 직은 달갑지 않는 일이었다. 반민

특위를 반대하던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파장에 접어든 

특위의 위원장을 새로이 맡는다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다. 그는 사임서를 국회에 

두 차례나 제출하였지만 국회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1949년 7월 11일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시급한 법전편찬사무만 갖고도 도저히 

다른 일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형편임을 내세워 고사하였다. 그러나 국회 본

회의는 이인의 사임원서를 가 58표, 부 69표로 부결시켰다. 이른바 법조계에 몸을 

두고 있는 권위자로 독립운동에 다소간 경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44)

43)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9조는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다. 공포일은 1948년 9월 22일로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1949년 7월 20일 개정법률 제29조를 통해 “제29조 본법

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단기 4282년 8월말일에 완성된다.”로 단축되었다.
44) 이인, “반민특위 350일”, 세대, 1970년 10월호, 241면. 이인의 항일변론 및 항일운동의 

경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없이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 중의 하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허헌 김병로 이인의 항일재판투쟁, 

경인문화사(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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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의 공소시효 단축에 대하여, 김병로 특위장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입법부

에서 개정된 만큼 그를 운용하는 기관은 오로지 그를 운용함에 충실하여 할 것이다.”

는 원론을 언급하면서, “그 기간은 짧은 것 같으나 약 6개월간이나 일을 한 조사

부와 검찰부는 그간에 대체로 반민자를 조사하였을 것이니 이를 기소함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45)고 하여 그간 조사한 반민자라도 신속히 기소할 것을 독려

하였다.

한편 이인 위원장은 반민법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1949년 8월 31일 담화문을 발표

하였다. 그는 반민법이 “민족적 중대과업의 하나”이고 “3천만의 공통된 염원”임을 

말하면서도, 반민특위 사업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일방에

서는 용두사미에 그친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도 아니고 

너무 세밀히 한다고 불평을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할 것이 인정을 펴고 민심을 수습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

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요 반민족정신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의 

처단으로 족히 이일징백(以一懲百)의 효과를 거두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욱 38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재가 부족한 

이때에 반민족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가 되

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자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였음을 부연하여 둔다.”46) 

1949년 9월에 이르러 반민특위는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끝내고 잔무처리의 단계

에 들어섰다. 9월 21일에는 이인 의원 외 48인의 이름으로 반민특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 및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의 폐지안을 냈다. 또한 특위가 

진행해왔던 업무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민족행

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인 의원은 제안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반민특위의 업적에 관해서는 …… 반민거두라는 반민취급자는 대부분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덕기라든지 김태석이라든지, 그들뿐만 아니라 김대우 그리고 우리

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소위 황국신민서사를 만들었던 경상남도 지사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조병상이 1년 6개월로 불원간 나옵니다. 이광수라는 사람이 문필로서 

45) “시일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 담”, 동아일보, 1949년 7월 10일자.
46) 길진현, 앞의 책, 194-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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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독을 많이 끼치고 민족정기를 극도로 말살시켰다고 

지적을 받은 이 사람이 불기소와 같은 결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최

남선 최린 박흥식 등 5, 6인이 남았고 그 외의 것은 중추원참의라든지 이런 등등과 

또는 고등계에 다니던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병행심리를 할 것 같으면 

이 당연범들은 이것은 대단히 사실이 간단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우

리의 국비를 갖다가 2억원이나 가까운 커다란 금전을 소비할 것이고 또 각지에서 

도피자라든지 혹은 정치적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국제정세의 관계와 

38선 문제도 있고 그러므로 갑자기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재판관을 빼놓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잔무를 정리할 

따름이니까 막대한 금전을 써가면서 이 기관(반민특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반민특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검찰 일부 위원까지도 의논이 되어

서 이것을 시급히 폐지해버리고 반민법을 일부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 결의되었습

니다. 이 반민법 자체는 법률로서 남겨두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도피자라든지 조사

지역에 잇는 사람은 앞으로도 처단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8조 이하의 조

문을 전부 삭제하고 말았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47)

그러니까 요지는 반민특위는 문을 닫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는 법개정을 통해 일거에 폐지하고, 향후 반민법에 따른 재

판은 대법원에서 행하고, 수사 및 기소는 대검찰청에서 맡는다. 이 개정안은 1949년 

9월 2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해 10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이양받게 된 대법원, 대검찰청은 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모두 유감을 표하고 있다.

◊ 대법원장 김병로: 나한테는 이에 대하여 사전 연락이 없었다. 특위⋅특검⋅특재 

3부의 존폐 문제라면 한 번쯤은 나에게 의논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李仁씨 등

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독립적 행동을 한 것 같다. 특별재판부의 업무를 

전부 대법원에 넘긴다면 현재의 대법원 상태로는 도저히 신속히 동 사업을 처리

하기는 어렵다.

◊ 검찰총장 김익진: 내게도 아무 사전 연락이 없었다. 대검찰청으로는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었다. 나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아는 정도나 지금 당장에 무어라 

대답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검찰청에는 현재 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밖에 검사가 

없는데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48)

47) 이인, “반민특위 350일”, 세대, 1970년 10월호,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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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두 유관기관의 장에게 한마디 사전연락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특별기

구로도 어려웠는데, 통상적인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난

색을 표한 것이다. 특히 김병로의 입장에서는 이인 등 국회의원의 태도를 납득하

기 어려웠던 듯하다. 이인 의원은 일제하에서 항일변호사로 이십 년간 보조를 함

께 해왔고, 건국기에도 사법 및 검찰의 일에 보조를 맞추었으며, 김병로의 대법원

장 선임과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해온 사이였다. 당시에도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장(김병로), 부위원장(이인)으로서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공동작업을 하고 있던 

처지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독립적 행동”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제2기 특위 위원장

으로서의 접근은 보다 이승만적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고, 김병로는 민족정기를 

강조하면서 반민특위를 통한 반민자의 엄정한 처벌에 강조점을 두었다. 

항간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반민자에 대한 법적 처

리는 정상적인 사법기관인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반민

자에 대한 국민의 격분을 완전히 설분시키지 못한 느낌이 있어 새 출발을 한 

두 기관에 대하여 일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49)고도 하였지만, 실제적인 추

동력은 이로써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서는 위임받은 일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12월 9일부 

공포⋅시행된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에 의하여 불원 다시금 그 사무개시를 

보게 되었다. 이번 공포 실시된 반민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을 보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재판부를 두게 되었으며, 재판관은 7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키로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측에서는 신속한 공판재개를 위하여 곧 임명할 재판관들을 엄선중에 있으

며 지난 10월 5일 현재로 미제중(未濟中)에 있는 건수는 피고 이성근을 비롯한 

205건으로, 동 처단 공판은 불원 속개를 보아 대체로 내년 3월 말까지 완료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50) 하지만 그 이후의 재판은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별재판부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1949년 8월말까지 총 41명이 재판을 받았고, 

48)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김익진(金翼鎭) 검찰총장,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에 대해 

기자회견”, 한성일보, 1949년 9월 24일자.
49) 서울신문, 1949년 10월 7일자.
50) 서울신문, 1949년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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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15명이었다. 사형, 무기징역 등 최중형을 선고받

은 자는 고등계형사들이었고, 거물급 반민 피의자들은 무죄, 집행유예, 병보석 등

으로 거의 석방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총동원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데다, 좌익의 공세에 대응하는 신생국가의 정치적 위기를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재판에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고, 피고인 측의 다양한 공세를 이겨나가기도 쉽지 않았다.51) 

이렇게 하여 결국 반민특위 재판은 애초의 기대에는 훨씬 미흡한 상태로 종결되었

다고 할 수 있다. 

Ⅵ. 반민특위와 개인 김병로

반민특위 재판을 책임진 위치에서 김병로 개인으로서 괴로움도 적지 않았다. 

공적 입장에서 김병로는 반민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재판부를 운용하고자 하였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가 일제하에서,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국내(한반도 내)에서 활동하였던 만큼, 주요 반민자 중에서 

그가 모를 인물도 별로 없었을 것이며, 일제하에서 한때 그와 활동을 같이한 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다.52) 그러나 김병로는, 매사에 그러하였듯이, 반민자의 처리에서도 

선공후사의 자세로 일관하였다. 훗날 기자에게 김병로가 술회한 바는 다음과 같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날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마저 변절하여 일본인을 위하여 협력하였

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공적으로는 조금도 동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소. 나는 이 때문에 몇몇 친구들로부터 비정한 사람이라는 빈축도 받았지만,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데는 이러한 의연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오.53)

51) 이강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호, 한국근현대

사학회(2003), 562-563면 참조.
52) 이승우 변호사의 경우 일제말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중추원참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김병로 등과 함께 항일변론의 대열에 서기도 하였다. 그의 재판 때 김병로

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개정판, 민음사

(2001), 369면).
53) 김진배, 가인 김병로, 가인기념사업회(1983),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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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몇몇 친일파들이 찾아와 지난 날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정말

로 후회한다면 조용히 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면목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닌

단 말이요.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소”라고 꾸짖었다.54)

다른 한편, 반민특위 자료를 보면 김병로 자신의 일제하 행적에 관한 언급도 여

럿 나온다. 한반도 내에 있었다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친일하는 길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반민특위의 초기 조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음

을 본다.

이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본 조사소 동인 일동이 수차 느끼고 이야기한 바 있

었는데, 그는 8.15 이전 그렇게 전쟁협력에로의 진출을 전민족에게 향하여 강요하

고 있는 그 때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선구 항일자로서의 거성들인 홍명희씨는 창동 

혹은 괴산에 누어, 조병옥 씨는 극도의 빈궁리에 서울서 친구의 집 바둑판 앞에서, 

김병로 씨는 소개(疏開)라는 빙자로 가평에 내려가, 김준연 씨는 마름꾼의 이름으

로서 금곡에 내려가, 이영 씨는 북청 농촌의 한 농민으로서, 박헌영 씨는 광주 벽돌

공장의 한 감독으로서, 정백 씨는 광산업을 빙자하고, 김약수 씨는 서울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이인 씨는 칭병 보석의 몸으로, 이묘묵, 최용달, 백남운 제씨는 대화숙 

일을 돕는다고 각기 유혹과 위협을 당하면서 국민총력연맹부 과장 등의 지위를 

교묘히 단호히 배척하였고, 원세훈 씨 또한 혹시는 서울 혹시는 지방 농촌에서 

극도의 빈궁생활을 하면서, 송진우, 여운형, 안재홍 제씨 또한 많은 유혹과 위협을 

교묘히 모피(謀避)하면서, 이관술, 이현상 등은 백절불굴 적극 항쟁으로써 일관하

여 전시 9개년간에 감옥생활을 3, 4차식 반복하는 등 그 간난과 은인(隱忍) 속에

서 결백히 8.15를 맞이한 그들에 대한 존경의 염과….55)

가장 어려운 시대에 친일파의 행적과 대조인물로 언급한 인물들은, 대체로 극도

의 빈궁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슬기롭게 피해가면서, 혹은 도피생활

과 감옥생활을 거쳐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김병로는 일제 말 자신의 수절에 

더하여, 동지들을 창동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까지 만들어냈다. 홍명희, 정인보, 

박명환 등이 김병로의 배려 하에 창동생활을 하며 지극한 교분을 더하였던 것

이다. 

피고인들의 조사기록에도 김병로의 이름이 가끔 언급된다. 예컨대, 김병로는 

54)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개정판, 민음사(2001), 368면.
55) 민족정경문화연구소판, 친일파 군상. 이 책은 길진현, 앞의 책의 부록에 실려 있다. 

그 중 209면에서 인용.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 韓寅燮   131

신간회 활동의 일원으로 함경남도 갑산화전민 사건의 실지조사에 관여한 적이 

있는데, 산간오지로 현지조사를 하는 김병로 일행에게 위해가 잇달았다. 김병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바로 그 날 밤에 괴이한 일이 있었으니, 즉 밤이 너무 늦었으므로 나는 자리에 

누웠으나 그 현지 참상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피곤하면서도 잠을 이루

지 못하고 있던 그 때였다. 이와 같이, 나는 누워있고 박금 군(동아일보 기자)은 

아직 앉아 있었는데, 난데없이 평복을 입은 괴한 2명이 나타나 권총에 장탄하여 

박금 군에게 겨누면서 ‘당신들이 이곳 화전민을 몰아내고, 무슨 비밀회의를 하였

느냐’고 힐문하였다. 그러나, 박금 군은 태연하게 ‘우리는 우리 동포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곳에까지 왔은즉, 그들에게 피해상황을 물어 기록했을 뿐이다. 

무슨 비밀회의가 있겠느냐?’고 응답하면서 누워있는 나를 가리키며, ‘이 사실을 

조사 기록한 분은 변호사인 김병로 씨인즉, 당신들이 더 할 말이 있으면 깨워도 

좋다’고 말한 즉, 그들은 한참동안 생각하다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날이 

새거든 다시 오겠노라 하고 권총을 도로 집어넣은 채 어디로인지 가버리고 말

았다. 그 순간 나는 잠이 들지 아니하였으나 자는 척하고 누워서 그 광경을 보았

지만, 실로 일경의 음흉한 행동에는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귀로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어

떤 정보가 있었으니, 그 내용인즉 ‘귀로에는 도중에서 휴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밤낮 없이 빨리 혜산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요, ‘만일 도중에서 유숙을 한

다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56) 

위의 정보는 총독부 경찰 내에서만 탐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1949년 반민

특위 관련 기록을 보면, 최탁에 관련된 기록 중에서 이 부분이 발견된다. 최탁은 

일제하 총독부 경부국 고등과에서 재직하면서 “국내 저명인사 및 일반민정의 동향

을 지적하여 이를 일제 총독정치에 제공”하고 “일어상용이라는 식민정책 수행에 

공헌”하고 “징용⋅징병 등에 적극 추진한 사실” 등이 기소대상이었다. 그러한 기

소내용에 대응하여 최탁은, 화전민 시찰을 갈 때 “김병로의 신변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여 신변위해 우려를 김병로에게 직접 알려주었고, 그에 대해 

김병로는 “자기는 민족 국가를 위하여 하느니만큼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으며, 

“본인(최탁)에게는 민족적 견지에서 그리 알려주는 것을 깊이 느낀다 하고 사의를 

56) 김진배, 앞의 책, 수상단편, 291-192면.



132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2호 (2016. 6.)

표하였”다고 한다.57) 이 사실은 증인(백관수 의원)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 그는 

“김병로가 화전민 조사를 하러 갈 때 총독부 당국에서 탐지하여 김병로를 살해하

려고 계획하였던 바 최탁이 이를 탐지하고 비밀리에 연락을 하여 그 위기를 회피

하여 무사히 부과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였다.58) 

여기서 김병로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신변의 위협, 혹은 살해의 위협을 각오

하면서 현지조사를 감행하였던 모습이 새삼 부각된다.59) 비단 이 사건에서뿐 

아니라, 일제하에서 여러 위협에 개의치 않고, 열성과 지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제

치하를 이겨냈음이 반민특위 재판에서 새삼 부각되는 것이다. 

Ⅶ. 맺음말

김병로는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청

산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재판과 사법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데만 해도 쉴 틈이 없었던 때이다. 거기다 우리

의 기본법률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률의 

초안을 만드는 데만 해도 너무나 바빴다. 그러나 반민특위 재판부장의 역할이 그

에게 맡겨졌을 때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김병로가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맡게 된 것은 실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일제하 

항일변론의 선두에 나섰고, 시종일관 그런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일제말의 폭

압 속에서 지조를 지켜낸 법조인사는 드물었다. 반민특위를 좌초시키려는 세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재판부장은 친일과 관련된 어떤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여야 하

였으며, 그 점에서 그만큼 재판부장으로서의 명망을 인정받을 만한 인사는 달리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김병로는 친일파의 처벌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57) 정운현 편역,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IV, 최탁 편, 선인(2009), 94-95면.
58) 정운현 편역, 위의 책, 88면.
59)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최탁은 “신간회 사건, 광주학생사건 발생 이후 우리 민족

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구출하였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자 정계원 등을 상해로 도피

시켜 그 체포를 면하게 알선한 사실이 현저하며 우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일어상용이나 징용⋅징병에 대하여는 “추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사의 명에 의하여 

의법 도행한 데 불과하며 특별히 악질행위를 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소

유예로 결정되었다. 정운현 편역, 위의 책, 69-71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 韓寅燮   133

있었다. “독립한 마당에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분 희생은 불가피한 일”로 

보았던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위치는 특별재판부를 뒷받침할 배경이 되기

도 하였을 것이다. 

반민특위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 내 친일파

의 집요한 방해책동으로 시종 아슬아슬하였다. 반민특위 위원들의 인적 교체도 잦

았고, 특별검찰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민특위의 핵심인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

지 한 자리를 고수하였던 인사는 김병로 한 사람 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는 반민특위의 권위 및 무게를 상징하는 위치에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약화 및 와해를 위해 갖가지 수단을 구사하였다. 

처음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론을 제기하고 특별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에 대해 김병로는 위헌시비는 헌법위원회에서 판정할 일이고, 법률에 따른 

반민특위의 행동 역시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입법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깨끗이 정리하였다. 이렇게 법리 논쟁이 정리되자 이승만 정권은 아예 

노골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경찰간부가 체포되자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검찰총장이 휴대한 권총까지 탈취할 정도에 이르렀다. 당시 이 사건은 

‘6.6사건’ 혹은 ‘경찰쿠데타’로 불렸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이를 비호하는 데 이

르자, 김병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와 같은 조치는 ‘직무를 초월한 과오로서 

불법’이고 가차 없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함을 명언하였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만 1년이 지나지 않아 파장국면에 이르렀고, 결국 1949년 10월 4일에 이르면 반민

특위 자체가 해체되면서, 반민법에 따른 재판은 대법원에서 맡게 되었으니, 대법원

장으로서 김병로가 처리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해체국면

에서 김병로는 자신에게 “사전 연락”도 없었음을 유감으로 표하고 있다. 

반민특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김병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였다. 

김병로는 위헌론을 잠재우고, 경찰의 횡포를 불법이라 선언하였다. 일제하 항일

변론의 동반자였던 이인이 반민특위를 결국 잠재우는 데 앞장선 데 대해, 김병로

는 유감을 표하였다. 당시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가가 아닌 법률가로서 김병

로는 특별재판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치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의연히 자리를 지켰고, 직책에서 나오는 권위를 수호하였으며, 자신의 소신

을 국면마다 선명하게 밝혔다. 재판관은 사건이 오면 재판하는 역할로서 대체로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김병로는 재판의 전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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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활동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무게를 실어주는 면모를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엔 반민특위 활동의 와해에 가장 저해되는 인사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우려하였던 대로) 김병로가 자기편이 아님을 확실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민특위 자체는 정치의 과잉 속에서 용두

사미가 되어버렸고, 김병로가 바랐던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과업은 미해결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투고일 2016. 4. 18    심사완료일 2016. 5. 16    게재확정일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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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Pyong Ro, the Chief Justice at the

Special Tribunal against Pro-Japanese Traitors

Han, In Sup*

60)

The 1st Constitution of Korea included an article that a special Act may be made 

for punishing those who betrayed her country and collaborated Imperial Japan 

maliciously. The Special Act against Pro-Japanese Traitors (hereafter “the Special 

Act”) passed on September 22, 1948.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found some criminal cases, it reported them to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with its opinion.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mandated to indict those 

traitors/collaborators, and the Special Tribunal under the Supreme Court tried those 

cases.

Kim Pyoung Ro,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as also 

chosen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pecial Tribunal. His positioning was regarded as 

the best choice because he had advocated Korean patriots at the Colonial Court, and 

defeated Japanese pressure to convers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faced a variety of challenges despite huge 

popular support. High-ranking policemen gathered challenging power, and resisted 

the Committee’s investigating activities. Especially, the President Syngman Rhee 

opposed the Act, and encouraged the resisting police faction’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Kim Pyong Ro criticized irrational legal reasoning by the President and 

strongly attacked the President’s abuse of power. The historical task for purifying 

Pro-Japanese traitors was rarely satisfied. However, Kim Pyong Ro did his best 

for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Kim Pyong Ro as the Chief Justice of the 

judiciary maintain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Syngman Rhee as the 

* Professor,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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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 During his term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he maintained the judicial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ressure.

Keywords: Kim Pyong Ro, Syngman Rhee, Pro-Japanese Koreans, Special Committee 

against Pro-Japanese Traitors


